부동산 거래 시 실명 및 신상정보 확인 필요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지원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새롭게 강화된 법령(Bill C-25)이 금년 6월 23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회사들은 모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개인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회사)들의 실명 및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게 되었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회의에서는 테러리스트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국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공조 노력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공조 노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990년에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35개국이 가입한 국제적 조직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가 조직되었다. 특히 2001년 뉴욕의 9.11사태 이후 캐나다 정부에서는 2001년 말에 ‘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PCMLTFA)’ 라는 명칭으로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지원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입법조치 이 후 부동산 중개인들이 $10,000 이상의 현금을 취급하거나 또는 담당하고 있는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를 ’FINTRAC’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었다. ‘FINTRAC(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은 캐나다 정부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판단하여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지원 자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0년 7월에 설립한 정부기관이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새로운 법령은 아직까지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부여되었던 이와 같은 의무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인 및 부동산 회사들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개개인 그리고 회사(부동산의 소유주가 회사명으로 되어있을 때)들에 대한 실명 및 신상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는 deposit(계약금)을 받고, 예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 법령은 또한 단순히 개인 및 회사의 실명 및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절대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FINTRAC’과 같은 관련 정부 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5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주관한 회사의 파일에 보관된다.
참고로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시에 요구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업,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증의 고유번호 등이다. 의료보험카드는 온타리오, 마니토바 및 PEI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SIN)카드의 경우는 FINTRAC이 인증을 해주지 않는 관계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다.

부동산 회사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확보할 때 신분증의 종류(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카드 등), 신분증의 고유번호, 신분증 발행기관(시, 지방 또는 연방정부 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분증의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한편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CREA)’는 부동산 중개인 및 부동산 회사들이 공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상정보양식(Individu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Record) 만들어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줄 때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fintrac-canafe.gc.c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